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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플랜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

한 성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

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

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설정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미래를 준비

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

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

하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기회의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한 인프라의 확충, BK21,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

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평준화 집

착, 3불 정책, 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 고착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교사평

가제 도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비쳐진 부분도 있었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	

브랜드1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

브랜드2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자

브랜드3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학급당	25명을	실현한다

브랜드4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브랜드5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브랜드6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브랜드7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PLAN 1
PLAN 1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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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우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격차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투자는 7 내지 10배의 투자 효과

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유층은 월 100만원이 넘어가는 별도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설 기준이 열악한 사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는 초•중•고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은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통해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구현하려고 한다. 초등학교는 의무화되어 공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반면, 유아교육

기에는 학부모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격차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유•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유아교육 단계의 교육 격

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교육 기

회의 형평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만 3•4세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만5세아 무상교

육 점진적 실시

- 만 5세아 무상교육 14만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균등 지원

- 만 3•4세아 차등 지원 12만5천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차등 지원

  우리나라 1인당 유아교육 공교육비는 2,426$로 OECD 평균 4,888$의 절반에 못미침.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가장 변화의 바람이 거센 곳이 교육분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가 폄하됨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평준화의 근

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로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학교 다양화, 대학입시 자

율화, 일제고사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제고

사를 비롯한 점수높이기 일변도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창의성 교육을 더욱 어

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은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제 가

진 자들,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학업성취가 결정

되고, 학비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만 좋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시장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냉

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격차를 교육을 통해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녀도 더 이상 낳지 못하여 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다. 이제

는 더 이상 “경쟁과 효율”의 교육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

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

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뉴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정당상이 교육정책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할 것이

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치를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닌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가치로 용해 해 낼 것이다. 수월성의 개념을 소수의 지적 수월성에서 모두를 위한 

수월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구현

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7%로 확대되어아 함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

브랜드1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

뉴민주당플랜

사교육비소득수준에따라 년사교육비

조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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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계속)

  특히 이 단계에서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OECD 평균 8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1% 수준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지움으로써 서민과 저

소득층은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한 교육을 받고 있음.

  유아교육은 모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때

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

2	정책과제

 출산부터	영·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	국가가	부담(우선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전체의	50%를	대상)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담당 모든 교사들의 인건비를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격상,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만3•4세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단계적	무상화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초등학교	3학년까지	최상의	교육	환경	제공

- 학급당 학생수 25명

- 모든 학급에 학습 보조 교사 배치 등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부터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교사 

선발을 통한 방식과 함께 정교사도 참여)

  정규수업시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함께	수업을	지도하는	Co-learning	방

식으로	운영

1	현황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세계 최고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는 매우 낮아 학습에 대한 태도는 대단

히 부정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역

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상위 학교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 시험 중심

의 과도한 사교육, 단답형 위주의 암기식 학습, 강제된 학습, 학생들의 삶과 분리된 지

식교육의 결과들이다. 

지난해부터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학생들은 혹독하면

서도 소모적인 암기식 학력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7~8회에 이르

는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자라는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

강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여중생들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절규로부터 시작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브랜드2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자

뉴민주당플랜



36

THE PLAN FOR 
NEW DEMOCRATIC PARTY

37
뉴민주당플랜

2	정책과제

 학습	분량	축소,	학습의	다양화•개별화

- 교과목 수와 가르쳐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 암기위주의 단편적 수업의 비율이 높다.  

-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주제중심의 수업, 토론식 수업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험	대폭	축소,	다양한	평가	방법	적용

    전국 일제고사 반대, 표집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  세계에서 가장 시험이 많은 학교, 획일적인 평가, 객관식 평가, 평가결과에 기초한 서열

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전국적인 일제고사 대신 표집방법에 의한 진단고사로 전환한다.

-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서술식, 토론식, 구술식 평가를 적극 도입하여 다면적인 평가

를 해 나가도록 한다.

-  평가결과를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강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활용한다 

 0	교시	수업반대,	심야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학교의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심야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시험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

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강제성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한다. 

 

 학생	학력신장에도	적극	노력,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95%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고의 교육력을 강화해야한다.

-  재정운영, 인사, 교과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수준별 학습을 확대한다.

뉴민주당플랜

1	현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OECD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인데 비해 한

국은 초등교육 27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국적으로 5,813개의 초등학교, 3,077개의 중학교, 2,887개의 고등학교가 있음에

도, 상담교사는 전국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

결능력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규모가 작아야 한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 등 인프라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 경쟁 교육의 강

화로 인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달하고, 학교보건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취학 아

동 25%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별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정원 확보에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수요는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

어 총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16명, 중등 13명이 

목표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

는데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도록 한다.

 전국	학교의	50%에	상담교사,	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할	경우	1만명에	가까운	증원	필요

 매년	4천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	:	2013년까지	연간	4천명씩	총	1만6천명증원

브랜드3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학급당	25명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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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플랜

1	현황

대학 등록금은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맞닥뜨리는 커다란 

문제다. 연간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 이미 보편적인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

서 부담할 수 있는 적정 교육비 수준을 넘어섰다.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881만원, 자연과학 1,009만원, 공학 

1,073만원, 예체능 1,124만원, 의학 1,243만원 수준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사립이 450%, 국공립대학이 550% 이상 인상되었으며, 

국립대 의학계열은 최고 747%까지 급증

<2000년 이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2	정책과제

 반값	등록금	실현
-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매년 3~4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대학재정지원에 투입하면 소득 5분위수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학생의 50%에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게 된다. 

 취업후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 취업후 상환제등 장기 학자금 대여방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등록금 상한제, 무상장학금 확대, 장기 학자금 대출이 병행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	실시
- 매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다.

-  국민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등록

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5년부터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를 기준액으로 하여 기준액

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한선 설정 (2009년 597만원)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  우리나라 등록금이 고액인 이유는 대학을 민간재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민간

재원 비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대학등록금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통

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장학제도	확대	
- 소득 1, 2분위는 장학제도를  통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상,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 확대, ’16년까지 완성

→ 2학기 장학금 + 학습보조·생활비 학기당 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소득1분위 15만5천명 : 1조5,500억원

→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2분위 18만2천명 : 1조 920억원

    ※  소득2분위 : 장학금 반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으로 시작, 점진적 확대, 장학

금과 등록금 후불제 동시 적용 가능

대학 등록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저 소득층인 1분위 가구

의 경우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하숙비, 

생활비, 교재비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날로 과중되고 있는데 비해 대학들은 과도한 이월•적립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방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

기 때문에 대학들이 손쉽게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학

생들이 더 많은 학자금을 대출받을수록 등록금은 더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브랜드4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사립대 9.6 5.9 6.8 6.8 6.0 5.0 6.5 6.6

국립대 6.7 4.7 7.3 7.7 9.4 6.8 8.9 10.2

물가상승률 2.3 4.1 2.8 3.5 3.6 2.8 2.2 2.3

 ※ 자료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PLAN 1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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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플랜

1	현황

우리는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 인간주의 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고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회복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특별시, 광

역시, 일반시 지역까지 9년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다. 중학생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의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 등 학부모 부담금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의

무교육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농산어촌지역에 한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등학교의 80%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선적으로 농산어촌지역

부터 실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브랜드5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단위 : 명 / 백만원

2	정책과제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연간 약 4천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
-  우선적으로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무상교육 확대시 연도별 추정 예산>

도서•벽지 읍•면 전국 실시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입학금

대상자 수 7,579 92,665 660,035 634,751 622,580 -

1인당 

면제액
23,537 23,643 23,750 23,857 23,964 -

소계

(백만원)
178 2,190 15,676 15,143 14,919 48,106

수업료

대상자 수 21,069 253,354 1,939,719 1,904,936 1,867,112 -

1인당

면제액
1,156,673 1,189,465 1,223,186 1,257,864 1,293,524 -

소계

(백만원)
24,369 301,355 2,372,637 2,396,150 2,415,154 7,509,665

소요액

(백만원)
24,547 304,369 2,388,313 2,411,293 2,430,073 7,558,595

PLAN 1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

사교육비소득수준에따라 년사교육비

조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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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플랜

1	현황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97.7%인 745만 6,000명에 

대해 학교급식을 실시중이며, 급식 소요경비는 4조 3,75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급

식운영비는 1조 4,261억원이며, 이중 보호자 부담액은 8,261억원이다. 

<2008년 급식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

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보

편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과제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  친환경(유기농) 우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여 농촌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 여기에 2조원 가량 소요

 시•군•구	단위	학교급식센터	추진

- 식재료 검수 등 급식 안전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  농촌과 도시 지역 물류 시스템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확대하고, 선계약에 의한 

계획적인 작물 재배로 농촌살리기에 일조

- 급식 시설 미비한 학교에 급식 지원 체계 구축

- 방학중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센터 역할 부여

- 급식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일본 큐슈의 경우 1개소에 시설비 2천억원 - 조리/배송까지 포함

브랜드6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초등학교 5,823 5,823 100,0 3,677 3,609 98.2

중학교 3,080 3,076 99.9 2,036 2,015 99.0

고등학교 2,191 2,181 99.5 1,892 1,810 95.7

특수학교 149 145 97.3 23 22 95.7

계 11,243 11,225 99.8 7,628 7,456 97.7

1	현황

대학 교육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미 고착화된 서

열화 체계에 안주하여 우수학생 골라 뽑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하는 사명은 도외시되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안주하는 상위 서열의 대학들의 그릇된 입시 정책으로 인해 고등

학교마저 서열화 되고 사교육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을 선발 경쟁에서 교

육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세계수준의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대학 졸업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력

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여야 하며,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과감히 줄여가야 한다.

브랜드7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사교육비소득수준에따라 년사교육비

조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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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입시 성적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을 통해 학문•연구 분야로 진

출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할 학생들은 교육중심대학에서 소양을 쌓는다. 특화된 분야의 

전문 직업인 및 재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평생교육대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

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대학 서열화의 해소에 모

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	진입	지원

- 세계적인 석학을 적극 유치하고

-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고 외국 유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대학	특화	:	연구중심대학	-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	육성

-  현재 추진중인 대학특성화를 가속하기 위해 학부수준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소규모 대학

이 많이 만들어지고, 대학원수준에서 연구를 집중하는 대학을 만든다.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열풍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

-  서울소재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과 함께 학부신입생 선발을 점차 줄여 나간다.

 50개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

- 대학입시 열풍의 근원에는 좋은 대학이 적다는데 있다.

-  각 지역의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50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백억씩 5년 간 지원

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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